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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Ÿ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할 뿐, 정작 약물 

운전 단속의 근거 및 절차 등이 부재하여 예방적 대응이 곤란

- 더욱이 불법･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

- 이에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25년 4월 개정(‘26.4월 시행 예정)

< ｢도로교통법｣ 개정(‘26.4.2.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제45조)

▪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제148조의2)

▪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제93조)

▪ 약물 운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로 강화(제148조의2)

▪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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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약물 운전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약물 운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

-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은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함으로써 처벌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려, 약물 운전 금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

- 특히,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약물 운전 기준이 불명확하여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인식

[“약물 복용 후 운전, 처벌 인식” 설문조사 결과(리얼미터, ’25.7월) ]

(문) 최근 ㅇㅇㅇ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 약물의 종류나 복용 후 운전 제한 시간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 (59.9%)

    2.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했으므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25.6%)

    3. 잘 모르겠다 (14.6%)

  ⇒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가량인 59.9%가 ‘약물 운전 기준이 모호하므로,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인식

○ 또한,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종류를 알지 못하거나,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

○ 이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 처방 조제 시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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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 약물 운전 현황

○ (정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규정된 “약물”의 종류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프로포폴, 케타민, 디아제팜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

○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19년도 57건에서 ‘23년도 113건으로 약 2배 증가

<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전면허 취소 57 54 83 79 113

(단위: 건) 

      ※ 국회입법조사처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자료”(‘24.12월) 참고

○ (약물 운전 관련 감정 통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에서 약물 운전 감정 의뢰 건수가 3배 

증가하고, 양성 결과 비율도 1.3배 증가

< 국과수 약물 운전 감정 의뢰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감정 의뢰 건수 88 248 259
감정 결과 : 양성 36 81 59

(단위: 건) 

      ※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 법독성 감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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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가 교통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최근 3년간 검출 약물군 현황 >

검출 약물 의료용 마약류 의료용 비마약 약물 불법 마약류

검출 건수 322 272 39

(단위: 건) 

      ※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 법독성 감정백서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인구 고령화,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시술 

활성화, 적극적인 만성 통증 관리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마약류 중 의약품의 용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방받은 환자 17,475 18,844 19,460 19,906 20,009

전체 처방량 1,751,389 1,827,878 1,873,597 1,894,113 1,926,629

(단위: 천 명, 천 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2023,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자료” 참고

□ 해외 국가의 약물 운전에 대한 입법적 접근방식 

○ 운전 능력 저하 상태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행동 기반 법률과 혈중 

특정 약물 농도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는 약물 자체 법률이 혼재

하며 국가별로 적용 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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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입법적 접근 방식>

법적 기반 판단 기준 주요 내용

Behavior-based 
statutes

(행동 기반 법률)

운전 능력
저하

▪ 부적절한 운전 행태 및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
하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구현하여 활용

   (예) 미국, 캐나다의 DEC(Drug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프로그램의 12단계 절차

▪ 다만, 경찰이 운전 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약물 
복용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도록 훈련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

Per Se Laws
(약물 자체법)

혈중 약물 
농도

▪ 특정 약물에 대한 혈중 농도 한계를 넘으면 
위법으로 간주

▪ 다만, 다양한 약물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 부족

Zero Tolerance 
Laws

(무관용법)

▪ 약물에 대한 허용 한도(per se limit)가 ‘0’이므로, 
운전자의 신체에서 특정 약물이 검출되면 위법
으로 간주

▪ 다만, 의료용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무관용 기준 
적용은 많은 사람들의 운전 자격을 박탈할 우려

     ※ 출처: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2010), “DRUGS AND DRIVING: 
Detection and Deterrence” 보고서 내용 참고

○ 혈중 약물 농도와 운전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부족*해 일률적인 농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역학 조사를 통해 확립된 혈중알코올농도와 달리, 

마약류는 내성과 개인의 대사능력 차이가 커서 혈중 농도가 곧 운전 능력 

상실과 일치하지 않음(예: 장기 처방 환자의 경우, 높은 혈중 농도가 검출

되더라도 실제 운전 수행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음)

- 그러나 처방약 오･남용과 불법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운전자에 

대해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약물 운전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입법적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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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및 문제점

1 약물 운전 법적 판단 기준 미비

현 황

○ (법적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투약(이하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용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 대상 및 절차) 경찰청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가 음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약물 검사 실시

   

[약물 운전 단속 방식] 

 - 경찰은 비정상적인 운전(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가 

음주 감지가 되지 않고,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 실시

   ※ 경찰청 보도자료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계획” (‘24.11월)

 -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이상행동이 발견된 운전자에 대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

   ※ 국회입법조사처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자료” 참고

○ (입증 체계) 경찰청은 운전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운전 행태, 약물 

사용 후 경과시간,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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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기준을 묻는 민원에 대한 경찰청 답변 ](’25.7월)

▪ 약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투약의 내용과 투약한 사람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정도가 투약되어야 정상적인 운전 조작이 곤란한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투약 정도, 정상적으로 말하고 걸을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주행이 이루어졌는지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 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해외 국가의 약물 운전 법령 체계) 영국은 운전 능력 저하 또는 

혈중 약물 농도 법정 한도 초과를 입증하는 이원적 체계로 위반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임

< 우리나라와 영국의 약물 운전 단속 체계 비교 >

항목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영국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88)

법적 

기준

▪ 단일적 체계 

 -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

 - (법률) ｢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

▪ 이원적 체계 

 - ① 운전 능력 저하 또는, ② 혈중 

약물 농도의 법정 한도 초과를 입증

 - (법률) 도로교통법 (RTA 1988)

   (4조)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에 

부적합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 금지

   (5A조) 지정된 통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법적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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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영국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88)

(혈중 

약물

농도 

기준)

▪ 기준 없음 ▪ 5A조 RTA 1988 관련, 약물 운전 
규정 2014*에 특정 약물(불법･의료용 

마약류 17개 약물)과 혈액 한도를 지정

  * The Drug Driving (Specified Limits) 
Regulations 2014

 ※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마초 
성분 중 하나) 2㎍/L / 코카인 10㎍/L 등

단속

대상

및

절차

▪ (단속 대상)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이상행동이 발견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가 감지되지 
않으면, 약물 복용 여부 확인

▪ (단속 절차) 

  1. 운전자 이상 행동 감지

  2. 음주가 아닌 경우 운전자 동의* 시, 
간이 시약 검사

    * 미동의 시 영장 발부가 필요

   - 필로폰, 코카인 등 10종 약물

  3. 필요 시, 국과수에 정밀 검사 요청
하여 약물 복용 여부 확인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자료”)

 ※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 대상, 근거 
및 절차 미규정

▪ (단속 대상) 6조 RTA 1988

  - 음주나 약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찰관이 합리적 의심할 때, 교통
사고 발생 등

▪ (단속 절차) 

  - 6A조 RTA 1988 : 예비 호흡검사

  - 6B조 RTA 1988 : 예비 손상검사

  - 6C조 RTA 1988 : 예비 약물검사

  ※ 영국의 약물 운전 단속 절차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

입증 

체계

▪ 운전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운전 
행태, 약물 사용 후 경과시간,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능력 저하 입증

▪ 현장 운전 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혈중 약물 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이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위반 입증

▪ 특정 약물과 관련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방어(5A조 RTA1988)  

 - 운전자가 의료 목적의 약물을 의사와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였다는 
충분한 근거 제시

 - 이에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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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국의 약물 운전 단속 절차

  * FIT(예비손상검사): 특별히 훈련된 경찰관이 사람의 신체 상태 등을 관찰하여 

운전의 부적합성을 검사(동공 측정검사, 수정된 룸베르그 균형 검사, 걷기와 

회전 검사, 한쪽 다리로 서기, 손가락으로 코 대기 검사로 총 5가지 종류임)

     - 룸베르그 검사: 평형기능 검사의 하나로 양다리를 모아 발끝을 붙여 세우고, 

몸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눈을 감고 신체의 동요 정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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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도로교통법｣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미비

< 언론 보도 >

▪ ‘약 복용 후 운전 금지’ 영국은 24시간･호주는 12시간, 한국은 가이드라인 없다?(ㅇㅇㅇ, ’25.6월)

 A변호사: 그럼 약물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B변호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 반응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변호사: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은 뭘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까요?

 B변호사: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모호함'이 현재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명확한 수치가 

있지만, 약물 운전에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앞서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의 상태, 즉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대화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해서, 국민들이 느끼기

에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술 

및 정황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담당자 판단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

< 언론 보도 >

▪ 수면내시경 검사 뒤 운전…경찰 “약물운전 면허 취소” 논란(ㅇㅇㅇ, ’21.6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운전자 진술과 정황만 갖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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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위반 판단 시에 음주 운전과 달리 객관적 수치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위반 여부 입증이 어려운 실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 언론 보도 >

▪ ‘약물 운전 혐의’ ㅇㅇ그룹 1심 무죄…“약 지속시간 지났을 것”(ㅇㅇ일보, ’25.11월)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냈다. (중략)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략)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이는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언론 보도 >

▪ “내가 약물 운전?” 감기약･진통제도 졸음 유발... 시민 안전 위협(ㅇㅇㅇㅇ, ’24.11월)

  충북 청주에 사는 박모(38)씨는 지난 7월 말 수면 위내시경을 받은 후 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검진이 끝나고 30분쯤 휴식을 

취한 뒤 식사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박씨는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연석을 침범해 있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상황이 사실 아직도 기억이 

잘 안난다.”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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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에 대한 인식 부족

현 황

○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4년 2천만 9천 명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계산 시 전체 인구의 약 39%에 해당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20년) 17,475천 명 → (‘21년) 18,844천 명 

→ (‘22년) 19,460천 명 → (‘23년) 19,906천 명 → (’24년) 20,009천 명

 -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제, 진통제 외에도 불안 증상의 완화, 식욕 

억제, 기침 조절 등 여러 질환에 폭넓게 사용

< 2024년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 처방 현황 >

효능구분 마약류 구분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

진통제

마약 2,688,660 9,698,520 71,078,488

향정신성의약품 306,874 704,818 2,126,645

합계 2,889,210 10,380,136 73,205,133

항불안제 향정신성의약품 6,088,665 40,667,758 921,210,085

최면진정제 향정신성의약품 9,604,068 27,958,274 312,220,904

마취제

마약 2,160,666 4,507,139 7,157,196

향정신성의약품 11,711,758 14,461,240 17,812,902

합계 12,163,814 18,554,321 24,970,098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1,100,905 4,811,705 219,236,691

진해제

마약 602,437 2,467,631 39,412,834

향정신성의약품 71,839 169,241 32,649

합계 671,266 2,635,841 39,445,483

항뇌전증제 향정신성의약품 1,361,972 10,860,668 246,137,461

ADHD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337,595 2,945,916 90,197,329

항우울제 향정신성의약품 449 3,449 6,501

(단위: 명, 건,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자료” 참고(환자수와 
처방건수의 합계는 중복 제거 후 산출하여, 두 수치 간 단순 합계 불일치)



- 13 -

문제점

○ 의료용 마약류가 폭넓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규정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부족

[참고] ‘23년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 조사(출처: AXA손해보험, 운전자: 1,400명 대상)

(질문)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25.4%)
모른다(74.6%)

⇒ 인식 조사 결과,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의 종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참고] ’2024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조사대상: 성인 3,000명, 

청소년 2,000명)에서 마약류 관련 지식을 묻는 문항 중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

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성인 응답자의 55.2%가 ’모르겠다‘ 또는 ’맞다‘로 

답하는 등 높은 오답률을 보였음

- 이에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물 사용 후 운전하는 사례 발생

< 언론 보도 >

▪ ㅇㅇㅇ 약물 운전 논란... 내가 처방받은 약은 괜찮을까?(ㅇㅇㅇㅇㅇㅇ, ’25.6월)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데 있다. 흔히 공황장애나 

ADHD,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신경성 위장병에 처방되는 자율

신경계 억제제, 정형외과의 근육이완제, 다이어트약에도 해당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내가 무심코 먹은 약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물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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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 “이 약 먹고 운전해도 될까?”… 운전자 의약품 정보 ‘사각지대’(ㅇㅇㅇ, ’25.6월)

  많은 이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는다. 현행 의약품 포장지에는 '운전 주의'나 '졸릴 수 있음' 등의 

문구가 명시됐지만, 글씨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명시한 경우가 대다수다. 

약국에서도 모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상세히 제공하긴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먼저 묻지 않으면 운전 가능 여부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일부 운전자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 민원 사례 >

▪ 수면내시경을 받은 이후로는 운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거리가 멀어 부득이하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예정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나요?(국민신문고, ‘21.3월)

-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약물 사용을 임의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언론 보도 >

▪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운전능력 저하 단정 금물”(ㅇㅇㅇㅇㅇ, ’25.7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약물 복용 자체를 이유로 운전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낙인이며 …(중략)… 결국 치료 기피나 약물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두 학회는 “음주운전처럼 수치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환자 상태에 대하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환자 본인이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돌발적 불안 

증상이나 자살 충동 등으로 안전 운전에 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엄격한 진단과 처방 기준 아래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 

목적 내 정상 복용은 대부분 운전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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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운전 관련 통계 미공개

현 황

○ 경찰청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접수 및 사고조사 종결 

시,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교통사고 

현황을 관리

▪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1조(교통사고 전산관리) ①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도로 구분 포함) 2. 피해 정도 3. 사고유형(차종 포함)

  4. 사고 개요

 ② 생략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에 별표 3의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

(TCS)에 입력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통계원표 주요 항목

구분 내용

교통사고 개요 발생일시, 주야, 요일, 발생위치좌표, 사고원인세부상태 등 

교통사고 당사자 성별, 연령, 학생사고,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횟수, 법규위반 내용 등

교통사고 차량 차량등록번호, 차명, 연식, 차량 충돌부위 등

교통사고 도로환경 도로종류, 제한속도, 도로형태, 교차로 형태, 신호기 운영 등

기타 피해자 성별, 연령, 학생사고, 신체상해정도, 피해당사자 차종 등

▪ 통계작성 과정

교통사고
접수

➜ 교통사고
조사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입력
(통계원표 각 항목)

➜ 경찰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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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교통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 유지

문제점

○ 경찰청은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약물 운전 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23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 중

     * 마약 운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약물 

운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경찰청 자료)

- 다만, 위 항목은 경찰청이 공개하는 교통사고통계 에 포함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

     ※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통계｣를 발간하여 경

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통계 수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실태 파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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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약물 운전 법적 판단 기준 정립

○ (운전 능력 저하 평가 절차 구축)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 약물이 실제로 운전 능력을 저해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구축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이를 위한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경찰이 약물

운전 의심자의 신체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고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약물 사용의 징후와 증상은 알코올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약물 

사용의 징후와 증상을 능숙하게 인식하려면 특별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

［출처: Canadian center on substance use and addiction(CCSA) 정책 개요 보고서 

“약물 자체법”(’19.9월)］

[해외의 표준화된 운전 능력 저하 평가]

▪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는 약물 복용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약물 

평가 및 분류 (DEC: Drug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프로그램*” 운영

  * 의사가 약물로 인한 손상을 식별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테스트를 표준화된 

12단계 평가 절차로 수립한 것임

 - 약물 인식 전문가(DRE: Drug Recognition Expert)로 훈련받은 경찰관이 12단계 

평가 절차*에서 수집한 신체적 징후, 행동, 진술, 생리적 측정치들을 “DRE 증상 

행렬”과 대조하여 7가지 약물 범주** 중 어떤 약물(조합)이 운전 능력 저하의 

원인인지를 추정한 이후 혈액·소변 등의 독성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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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 12단계 평가 절차

 1. 호흡 알코올 검사 → 2. 체포 경찰관의 인터뷰 → 3. 예비 검사 및 첫 번째 맥박 

확인 → 4. 시력 검사 → 5. 분열주의 정신물리학적 검사 → 6. 활력 징후와 두 번째 

맥박 확인 → 7. 암실 검사(피험자의 동공 크기를 추정) → 8. 근긴장도 검사 → 

9. 주사 부위 및 세 번째 맥박 확인 → 10. 피험자의 진술 및 기타 관찰 → 11. 

평가자의 분석 및 의견 → 12. 독성학적 검사

 ** 7가지 약물 범주

 1. 중추신경계 억제제: 알코올, 바르비투르산염, 항불안 진정제, GHB, Rohypnol 

및 기타 항우울제

 2. 중추신경계 자극제: 코카인, "크랙" 코카인,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크랭크")

 3. 환각제: LSD, 페요테, 실로시빈 및 MDMA(엑스터시)

 4. 해리성 마취제: PCP, 그 유사체 및 덱스트로메토라판

 5. 마약성 진통제: 아편, 코데인, 헤로인, 데메롤, 다본, 모르핀, 메타돈, 비코딘 및 옥시콘틴

 6. 흡입제: 톨루엔, 플라스틱 시멘트, 페인트, 휘발유, 헤어 스프레이 및 다양한 마취 가스

 7. 대마초(마리화나):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노이드, 드로나비놀

   ※ 출처: http://www.theiacp.or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국제경찰서장협회)

[해외 입법 사례]

▪ 미국의 ‘메인’ 주는 차량교통법 2526조(약물인식전문가)에 DRE(약물 인식 전문가)

만이 약물 손상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2525조(약물손상평가)에 따라 약물 

인식 전문가로서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

▪ 캐나다는 형법320.28(2) 조항에서 평가관이 약물 영향 하의 운전이 의심될 때 

평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법령인 '약물과 알코올에 의한 운전 능력 저하 

평가 규정*에 평가관은 DRE(약물 인식 전문가)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평가 절차를 규정

   * Evaluation of Impaired Operation (Drugs and Alcohol) Regulations (SOR/200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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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혈중 약물 농도 기준 마련) 약물 운전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법의학･약리학･교통안전 분야 등)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경찰청 주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
약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 약물 운전 사고에 다빈도 검출되는 약물과 다수 처방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중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선정하고,

- 해당 약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약리학적 특성, 역학 데이터 및 농도-운전 

능력 저하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혈중 약물 농도 

기준 설정

[참고1] 영국의 혈중 약물 농도 결정 시 고려 요소

▪ 영국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단속 

효율·예방 효과·공공 안전 등의 정책적 요소도 반영

RTA 5A조 
규제대상

입법 접근 방식 

불법 약물
▪ 무관용 접근

 - 불법 사용자의 연기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 임계치*보다 매우 낮은 한도

의료용 약물

▪ 도로 안전 위험 접근

 - 벤조디아제핀과 오피오이드는 개인차(내성‧대사속도)에 따라 혈중 농도 
차이가 크고, 동일한 혈중 농도라도 운전 능력 저하 정도가 다양

 - 위험 임계치*와 치료 범위의 상한선을 균형 있게 고려

암페타민
▪ 의료적 목적의 정당한 사용과 남용을 균형 있게 조율

 - ADHD 환자 치료 범위보다 높고, 남용이 우려되는 한도보다 낮은 
수준

  * 역학적 증거 및 실험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통사고 위험 추정치 또는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혈중 농도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drug-driving

        DRIVING UNDER THE NFLUENCE OF DRUGS

        Drug Driving - Summary of Responses to the 2 Consultations: Specifying the 
drugs and their corresponding limits for inclusion in regulations for the new 
offence of driving with a specified drug in the body above a specified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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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외 국가의 혈중 약물 농도 기준 입법 사례

 ￭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15년, 스코틀랜드‘19년) 도로교통법에 5A조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에 약물 17종의 혈중 농도 법정 한도를 명시하여 기존의 ’운전부적합‘을 

입증하는 제도(같은 법 4조)와 병행 실시

<규제 약물과 약물별 혈중 농도의 법정 한도 기준표>

구분 약물명 법정 한도

불법 약물

벤조일렉고닌 50
코카인 10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2
케타민 20

리세그라산 디에틸아미드(LSD) 1
메트암페타민 10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DMA, 엑스터시) 10
6-모노아세틸모르핀(헤로인) 5

의료용 약물

클로나제팜 50
디아제팜 550

플루니트라제팜 300
로라제팜 100
메사돈 500
모르핀 80

옥사제팜 300
테마제팜 1,000

별도 접근방식 암페타민 250

(단위: ㎍/L)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drug-driving(영국정부 공식사이트)

    ※ (불법 약물) 이론상 자연 검출은 거의 불가능하나, 수동적･우발적 노출(수동 흡입, 

오염된 물건 접촉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법정 한도를 설정

       (의료용 약물) 정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는 수준(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복용할 

때 예상되는 용량을 초과한 용량)으로 법정 한도를 설정하여 약물을 합법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

       (암페타민) ADHD에 빈번하게 처방되는 약물로서 의료적 목적의 합법적 사용과 

오‧남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한도를 설정

   ⇨ 다만, 위 표에 제시된 법정 한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운전 능력 저하를 경찰이 입증

하면 약물 운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행동 기반 법률에 따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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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18년) 2018년 10월에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초를 포함한 약물로 

인하여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강화

하기 위해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도입

 -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특정 약물의 혈중 약물 

농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위법이 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

하고, 기존의 ‘운전 능력 저하’ 증명**과 병행 실시

   * 형법 320.14조 관련, Blood Drug Concentration Regulations에 약물 10종의 혈중 

농도 법정 한도 규정

   **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SFST) : 걷기와 돌기, 

한 발로 서기, 수평 응시 안진 3가지로 구성] 및 약물 인식 평가(Drug Recognition 

Evaluation)를 사용

ㅇ 혈액 약물 농도 규정(Blood Drug Concentration Regulations)

 - 약식 유죄 판결 범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에 대한 혈액 약물 농도는 

2ng/mL이상 5ng/mL 미만

 - 하이브리드 범죄: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검사가 약식 유죄 판결(덜 심

각한 경우) 또는 기소(더 심각한 경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범죄

  <규제 약물과 약물별 혈중 농도 법정 한도 기준표>

구분 약물명 법정 한도

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5ng/mL

2 리세그라산 디에틸아미드(LSD)

감지 가능한 모든 수준

3 실로시빈

4 실로신

5 펜시클리딘(PCP)

6 6-모노아세틸모르핀(6-MAM)

7 케타민

8 코카인

9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르산(GHB) 5㎎/L

10 메트암페타민 감지 가능한 모든 수준

 출처: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8-148/page-1.html#h-85148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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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로 인식 제고

○ 정책제안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영국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도입하면서 “마약운전: 의료전문가를 위한 지침* 
(Drug driving: guidan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을 주요 의료기관에 배포

* [환자에게 운전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이 손상되었는지 또는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방자와 의약품 공급자는 정상적인 직업적 업무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약물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임상적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졸음, 협응력 저하, 사고력 저하 또는 둔화, 현기증, 시각 문제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처음 복용하거나 복용량을 처음 늘리거나 
줄이는 등 위험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 약을 복용하는 동안 운전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을 피하십시오. 해당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처방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으면서,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

 - 다른 처방의로부터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새로 구하는 경우

 -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발병한 경우(예: 
최근 현저한 체중 감소를 동반한 심각한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

 - 환자가 기존 약물에 영향을 미쳐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연령의 영향이나 이전에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졸음을 유발했던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 등 기타 관련 사항

 ￭ 알코올을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 새로운 범죄에 지정된 약물 중 하나인 약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일반적으로 
처방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임상 질환에 처방된 약물을 계속 
복용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출처: 영국정부공식사이트에 게시된 정부 간행물 “마약운전:의료전문가를 위한 지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ug-driving-and-medicine-advice-for-
healthcare-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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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가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약사회와 협조 체계 강화

- 약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조제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인지와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반드시 복약지도 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교육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에게 처방 내역과 운전 주의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능한 경우 운전 능력 저하 우려가 적은 

약물을 우선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조

하여 보수교육 실시

3 약물 운전 사고 관련 통계 공개

○ 약물 운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교통사고통계｣에 포함하여 공개

     * 경찰청은 마약･약물 운전으로 구분하나, 본 의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약물 운전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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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경찰청,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 약물 운전 법적 판단 기준 정립

 ○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경찰청

‘26.12월

 ○ 정책제안  약물 운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법의학･
약리학･교통안전 분야 등)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약물 운전 사고에 다빈도 검출되는 약물과 다수 처방
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중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선정하고,

  - 해당 약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약리학적 특성, 역학 데이터 

및 농도-운전 능력 저하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혈중 약물 농도 기준 설정

-

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로 인식 제고

 ○ 정책제안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건복지부

-

 ○ 의료 전문가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
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조 체계 강화

‘26.12월

 약물 운전 관련 통계 공개

 ○ 약물 운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약물 운전의 위
험성에 대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교통사고통계｣에 포함하여 공개

경찰청 ’2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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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

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 20. 생략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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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5. 생략

   26.“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 34. 생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

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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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

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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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

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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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의료법｣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25. 6. 20.>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

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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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

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 <개정 2025. 6. 20.>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약사법｣[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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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

(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 <2024. 1. 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 ｢교통사고조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088호, 2023. 7.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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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교통사고 전산관리) ①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

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입력

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도로 구분 포함) 

   2. 피해 정도 

   3. 사고유형(차종 포함) 

   4. 사고 개요 

  ② 고속도로순찰대원 또는 교통조사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사망사실 확인 후 8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사고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된 

항목 이외에 별표 3의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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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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